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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전력계통의 효율

적 운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자원의 도입 확대는 국제

적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와 정책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4년 6
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분산에너지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적 전환점이 되었다

(MOTIE, 2024).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

진전략(2021)｣을 수립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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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제도 및 기

반을 정비해 왔다(MOTIE, 2021). 그러나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후속조치1)의 이행 속도도 매우 

더딘 상황이다(Climate Energy Data Bank, 2025; D. Lee, 
2024; Impact On, 2024; Kim, 2025; K. Lee, 2024).

특히, 전력계통 운영 및 요금제 개편,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통합발전소(VPP) 등록 등 제도의 구체적 실행을 위

한 하위 행정체계는 상당 부분 미비하며, 관련 기관 간 협

조와 책임 주체 설정도 불분명한 상태로 지적된다. 전력

산업 구조 내에서 핵심적 주체인 한국전력공사(KEPCO)
의 소극적 대응 또한 제도 이행의 병목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다(Climate Energy Data Bank, 2025; D. Lee, 2024; 
E2News, 2024; Hwawoo Law Firm, 2024; Impact on, 
2024; K. Lee, 2024).

이와 같은 정책 집행상의 이슈들은 단순히 성과 부진이

나 행정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분산에너지 체계 전환이라

는 중장기 과제가 가진 제도적 불확실성과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특별법 제정 이후 정책 집행 단계에서 나타난 제도 이행 

지연 현상과 그 원인을 정책이행 이론의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분산에너지 정책의 집행구조와 책임 

주체의 배분, 이행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정

책 설계와 실행 간의 괴리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정책이행 이론의 접근 유형

정책이행(policy implementation)은 정책이 수립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결과를 산출하는지를 분

석하는 정책학의 핵심 연구 영역이다. 전통적으로 정책이

행 연구는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접근법

으로 구분되어 왔다.
하향식 접근법은 정책결정자가 설정한 목표가 위계적 

구조를 통해 하위 집행기관으로 전달되어 구현되는 과정

에 초점을 맞추며, 명확한 정책목표, 법적 구조의 정비, 집
행기관의 기술적 역량 등을 성공적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본다(Crosby, 1996). 반면 상향식 접근법은 정책이행에서 

현장 수준 행위자들의 역할에 주목한다. Hudson et al. 
(2019)에 따르면, 정책이행 과정에서 하위 수준 직원들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들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정책

의 원래 의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최근의 정책이행 연구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서 복합적 접근을 추구한다. 실제 정책환경에서는 하향식

과 상향식 과정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협력과 갈등 

패턴을 만들어낸다.
본 연구는 분산에너지 정책의 복합적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적 틀을 활용한다. 먼저 Crosby (1996)의 

정책이행 성공을 위한 6가지 핵심 과업이다. ① 정책 합법화

(Policy Legitimation), ② 지지 기반 구축(Constituency Building), 
③ 자원 축적(Resource Accumulation), ④ 조직 설계 및 수정

(Organizational Design and Modification), ⑤ 자원 및 행동 동원

(Mobilizing Resources and Actions), ⑥ 영향 모니터링

(Monitoring Impact).
다음으로 Hudson et al. (2019)의 정책실패 4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Overly Optimistic 
Expectations), ② 분산된 거버넌스에서의 이행(Implementation 
in Dispersed Governance), ③ 부적절한 협력적 정책수립

(Inadequate Collaborative Policymaking), ④ 정치 주기의 

변덕(Vagaries of the Political Cycle). 본 연구는 이 중 분

산에너지 정책의 제도적 제약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①, 
②, ③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④ 정치 주기의 변덕은 정책 

외부의 환경 변수로서 정책 설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직

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이므로, 본 연구의 초점인 

제도적 제약 요인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Kurhayadi (2023)의 5-C 프로토콜은 정책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을 제시한다.: ① 내용

(Content), ② 맥락(Context), ③ 헌신(Commitment), ④ 역

량(Capacity), ⑤ 고객 및 연합(Client and Coalition). 이러

한 세 가지 이론적 틀은 분산에너지 정책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

1)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지연되고 있는 주요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계획 수립: 법에서 규정한 10년 계획기간의 5년 단위 기
본계획이 여전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 ②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2025년 상반기 중 7개 지자체가 최종후보로 선정되어 지정이 진
행되었으나 운영 세부사항은 여전히 정비 중, ③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2023)에서 분산에너지 확대 방
향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LMP 도입 시기는 여전히 불분명, ④ 분산편익 보상 방안: 법 제정 과정에서 재원 협의 난항으로 보상 규정
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 보상 체계 여전히 미흡, 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무비율 차등 설정 방안이 논의되
었으나 최종 고시 미완료, ⑥ 사업등록 기준: 분산특구 내 직접전력거래 고시는 2025년 6월 정식 시행되었으나, 다른 분산에너지 사업
들의 등록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D. Lee, 2024; Kim, 2025; K. Lee, 2024; MOTIE,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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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2.2. 본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분산에너지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Top-down) 설계와 복수의 이행 주체들이 관여하는 상향

식(Bottom-up) 집행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정책 이행의 제도

적 제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단일 이론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정책이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분

석틀을 구성한다(Table 1 참조).
우선, 정책 이행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Crosby (1996)의 정책 이행 전

략 6가지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정책 실패의 구체적인 원

인을 진단하기 위해 Hudson et al. (2019)이 제시한 정책 

실패의 4가지 주요 요인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내용과 환경, 행위자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Kurhayadi (2023)의 5-C 프로토콜을 보조적으로 활

용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분석틀을 

통해 분산에너지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제약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3. 분산에너지 정책의 구조 및 제도 분석

3.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분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 법은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수요

Theoretical Framework Content Application in This Study

Crosby (1996)’s 
Six Policy 

Implementation Tasks

Six essential tasks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① Policy Legitimation, ② Constituency Building, 
③ Resource Accumulation, ④ Organizational Design and 
Modification, ⑤ Mobilization of Resources and Actions, 
⑥ Monitoring the impact of Policy Change 

Diagnose structural bottlenecks in distributed energy 
policy implementation by analyzing problems in each 
task area

Hudson et al. (2019)’s 
Four Factors of 
Policy Failure

Four main causes of policy failure:
① Overly optimistic expectations, ② Implementation in 
dispersed governance, ③ Inadequate collaborative 
policymaking, ④ Vagaries of the political cycle

Systematically analyze structural limitations of 
distributed energy policy activation by focusing on 
institutional factors (①, ②, ③) that can be addressed 
through policy design

Kurhayadi (2023)’s 
5-C Protocol

Five-dimensional analysis framework affecting policy 
implementation: 
① Content, ② Context, ③ Commitment, ④ Capacity, 
⑤ Client & Coalition

Systematically interpret multi-dimensional factors 
influencing policy implementation by analyzing 
policy content, environment, actors' commitment, 
capacity, and stakeholder composition as 
supplementary analytical tool

Source: Developed by author based on Crosby (1996), Hudson et al. (2019), Kurhayadi (2023)

Table 2. Key contents of the special act on activation of distributed energy

Mandatory Installation of 
Distributed Energy

Requires distributed energy facility installation when establishing business sites with annual energy 
consumption exceeding a certain threshold or conducting development projects (Article 13). This is a 
mandatory institutional mechanism to promote the expansion of distributed energy supply.

Designation of Distributed 
Energy Specialized Zones

Designates specific regions as "Distributed Energy Specialized Zones," allowing distributed energy operators 
within these zones to bypass KEPCO's grid and directly sell electricity to end users (Articles 33-44).

Introduction of Power System 
Impact Assessment

Introduces a system to assess the impact on the power grid in advance for large-scale power plants and 
development projects, addressing power grid congestion and stability issues (Articles 23-24).

Introduction of Regional 
Differential Electricity Pricing

Provides the foundation for introducing regional differential electricity pricing (Locational Marginal Pricing, 
LMP), which can induce regional distribution of power plants and electricity demand (Article 45).

Source: Developed by author based on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4)

Table 1. Analytical framework for policy implementation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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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근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며, 지
역 주도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Table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3.2. 정책 이행 주체 및 상호 관계

특별법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복수의 이해관계

자들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분산에너지 정책 이행의 주요 주체는 Table 3과 같다.
이러한 이행 주체들의 상호 관계는 중앙정부의 정책 

당국(산업통상자원부)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 정책 전달과 

지방정부 및 민간 주체들의 상향식 이행이 복합적으로 얽

혀 있는 구조를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 세부 이행계획 발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핵심 권한을 통해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한

국전력공사(KEPCO)는 기존 송전시스템 운영자로서 계

통 운영 조정과 민간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의 새로운 시장 

참여를 관리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으나, 동시에 기존 독

점적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기관 간 갈등(Inter-agency 
Conflict)의 지점이 되기도 한다. 한국전력거래소(KPX)는 

분산에너지 확산을 고려한 전력시장 운영과 새로운 전력

거래 메커니즘 구축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분산

에너지 정책 제안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등 상향식 

이행 기능을 수행하며, VPP 사업자, 분산에너지 개발업

체, 프로슈머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들과 시민들은 새로

운 사업모델을 통해 정책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새

로운 시장 관계(New Market Relations)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상호관계는 소비자(Consumers)를 최종 정

책 수혜자로 하면서도, 각 주체 간의 이해관계와 권한 배

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 이행 과정에서 조정과 협

력의 과제를 제기한다. 이는 Fig.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4. 정책 이행의 제도적 제약 요인 분석

본 연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 단계에

서 다양한 제도적 제약 요인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본 장에서는 Crosby (1996), Hudson et al. (2019), 
Kurhayadi (2023)의 정책이행 이론틀이 제시하는 개별 요

소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의 이행구조를 체계적으

로 분석한다.

Fig. 1. Relationship diagram of distributed energy 

policy implementation actors

Actor Rol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stablishes basic plans for distributed energy activation, formulates and announces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designates distributed energy specialized zones

KEPCO
Functions as existing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under the Special Act, responsible for grid operation 
coordination and new market participation by private distributed energy operators

Korea Power Exchange 
(KPX)

Operates power markets considering distributed energy expansion, establishes new power trading mechanisms

Local Governments
Perform bottom-up implementation functions such as proposing regional-specific distributed energy policies and 
applying for distributed energy specialized zone designation

Private Operators and 
Citizens

Create new business models through various actors including VPP (Virtual Power Plant) operators, distributed 
energy developers, and prosumers (producers + consumers), contributing to substantial policy transformation

Table 3. Key implementation actors under the spe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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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rosby (1996)의 정책이행 과업 분석

Crosby (1996)는 정책이행의 성공을 위해 여섯 가지 핵

심 과업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각 과업의 관점에서 

분산에너지 정책이 어떠한 제도적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지 분석한다.

4.1.1. 정책 정당성 확보와 지지 기반 형성(Policy 

Legitimation & Constituency Building)

Crosby (1996)는 정책이행의 첫 단계로 정책 합법화와 

지지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정책 합법화는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새로운 정책을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

아들이도록 하는 과정이며, 지지 기반 구축은 정책 변화

의 혜택을 받는 집단을 조직하여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적 

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분산에너지 정책은 이 두 측

면 모두에서 중대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정책 합법화 측면에서 실질적 합의 형성에 실패

하였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법

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정책 합법화에는 한계

를 드러낸다. 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 소형모듈원자로

(SMR) 포함 여부, 출력제어 보상 등 핵심 쟁점들을 최종 

법안에서 삭제하거나 유예하였다(K. Lee, 2024). 이는 갈

등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결과로, 정책 목

표와 수단 간의 내재적 모순을 초래하며 이행 단계에서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법 시

행 이후에도 법 제5조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여전히 수립

되지 않은 상태로(D. Lee, 2024; Kim, 2025), 정책의 구체

적 목표와 이행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은 형식적 법제화

는 달성했으나, Crosby가 강조한 실질적 정책 합법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둘째, 지지 기반 구축에서도 심각한 한계를 보인다. 분

산에너지 정책은 지역 주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등 다양

한 잠재적 수혜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결집시

킬 수 있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현
장에서는 특별법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Impact On, 2024; KIER, 2023). 이는 정책의 직접적 수혜

가 불명확하고, 참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명확한 수익 모델의 

부재로 인해 새로운 시장 진입을 망설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또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자신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줄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은 Crosby의 정책 합법화

와 지지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업에서 모두 실

패하고 있다. 위로부터의 정당성 확보와 아래로부터의 사

회적 지지 형성이라는 양 측면에서의 결함은 정책 이행의 

추진력 부재로 귀결되고 있다.

4.1.2. 자원 확보 및 동원의 한계(Resource Accumulation 

& Mobilization)

Crosby (1996)는 자원 축적과 자원 동원을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자원 축적은 정책 이행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자원 동원은 확보된 

자원을 실제 정책 변화에 활용하도록 이행 주체들을 움직

이게 하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정책은 이 두 측면 모두에

서 심각한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자원 축적 측면에서 재정적·비재정적 자원 확보

가 불충분하다. 재정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지

원은 기술투자 및 인력양성,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보전하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근

본적인 어려움이 있다(D. Lee, 2024). 시행령에서 기술사

업화 및 초기 투자비용 지원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여전히 

제한적이다(E2News, 2024).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분산

에너지원이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수요 분산, 계통 

운영 효율성 향상, 유연성 자원 확대 등)에 대한 보상체계

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D. Lee, 2024; 
Kwon, 2023). 민간 사업자들이 전력 판매 수익 외의 추가 

편익을 시장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분산에너

지 투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약할 수밖에 없다. 비재정

적 자원 측면에서도 분산에너지 통합 운영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Kwon, 2023).
둘째, 자원 동원 측면에서 이행 주체들의 실질적 행동

이 미흡하다. 한국전력공사는 특별법이 지역별 차등요금

제(LMP)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LMP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움직임을 보

이지 않고 있다(Climate Energy Data Bank, 2025; Impact 
On, 2024).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고 기존 사업 모델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적

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조직의 합리적 선택일 수 있으나, 
이는 정책 이행의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된다. 법 시행 이후 

후속조치의 이행 속도도 매우 더디다. 기본계획 수립, 분
산에너지 특화지역 운영 세부사항 정비, 지역별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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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제 도입 시기, 분산편익 보상 체계, 사업등록 기준 등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미완료 

상태이다(D. Lee, 2024; Kim, 2025; K. Lee, 2024). 이는 

정책 목표를 실제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추진 체계가 작동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 사업자들의 적극

적 참여를 유도할 명확한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에서 민

간 부문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Impact On, 2024).
결과적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은 Crosby의 자원 축적과 

동원이라는 두 과업에서 모두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

다. 재정적·비재정적 자원 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확

보된 자원마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게 할 동원 메커

니즘이 부재하여 정책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4.1.3. 조직 설계 및 수정의 실패(Organizational 

Design and Modification)

새로운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 구조

와 역할을 재설계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Crosby (1996)는 기존 조직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분산에너지 정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의 역할 정립이 불명확하다. 특별법 

하에서 한전은 기존 송전시스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유

지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의 시장 참

여를 관리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앞

서 4.1.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전은 독점적 전력 판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자신의 기득

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조직적 변화에 소극

적이다(D. Lee, 2024; Impact On, 2024; K. Lee, 2024). 분
산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한전의 역할을 단순한 독점 판

매자에서 분산자원을 통합·관리하고 계통 안정성을 책임

지는 ‘계통운영자(System Operator)’로 재정의할 것을 요

구한다(K. Lee, 2024; MOTIE, 2021). 그러나 이러한 역할 

전환을 위한 조직 개편, 인센티브 구조 변화, 업무 프로세

스 재설계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둘째, 정책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에 공백이 존재

한다.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거래소,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조정 메커니

즘이 확립되지 않았다. 특히 정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

는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독

립적인 거버넌스 기구가 부재하다(KIER, 2023; Kwon, 
2023).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은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 조직 체계가 미비함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분산에너지 정책은 Crosby의 조직 설계 및 

수정 과업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 이행 주체인 

한전의 조직적 저항과 불명확한 거버넌스 구조가 정책 집

행의 가장 큰 병목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4.1.4.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Monitoring the Impact of 

Policy Change)

정책 이행의 마지막 과업은 정책 변화의 효과를 지속적

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모니터

링을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지표와 평가 체계, 그리고 피

드백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정책은 이 측면에

서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첫째, 정책 모니터링의 기준 자체가 부재하다. 앞서 

4.1.1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은 정책의 구체적 목표와 단계별 이

행 계획, 그리고 이를 평가할 지표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KIER, 2023; Kim, 2025; K. Lee, 2024). 기본계

획 없이는 정책의 진척도와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둘째, 체계적인 피드백 메커니즘이 미흡하다. 정책 이

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정

책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상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진행되

고 있으나, 이들 특구의 운영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하

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Hwawoo Law Firm, 2024; K. Lee, 2024).
결국 분산에너지 정책은 Crosby의 영향 모니터링 과업에

서도 중대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 이행 과정의 문

제점을 적시에 발견하고 교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정
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4.2. Hudson et al. (2019)의 정책실패 요인 분석

Hudson et al. (2019)은 정책실패의 네 가지 주요 요인

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중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의 제약을 분석한다.

4.2.1.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Overly Optimistic 

Expectations)

Hudson et al. (2019)은 정책 실패의 첫 번째 요인으로 

정책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위험을 과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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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점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분산에너지 

정책 역시 이러한 낙관적 편향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특별법은 2023년 6월 제정되어 2024년 6월 시행되었으

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채 법정 이행 사항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Hwawoo Law 
Firm, 2024; Kim, 2025; K. Lee, 2024). 이는 정책 수립 단

계에서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분

산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제도적·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과제임에도, 법 제정으로 자동적으로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Kim, 2025).
또한 앞서 4.1.2에서 분석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

체적 계획 없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은 비용 측면의 낙

관적 기대를 반영한다(D. Lee, 2024; Impact On, 2024; 
Kim, 2025).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투

자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

한 고려 없이 정책이 추진된 측면이 있다.

4.2.2. 협력과 조정 체계의 부재(Implementation in 

Dispersed Governance & Inadequate 

Collaborative Policymaking)

Hudson et al. (2019)은 분산된 거버넌스에서의 이행 문

제와 부적절한 협력적 정책수립을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

으로 제시하였다. 분산에너지 정책은 중앙-지방 간 조정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 양 측면에서 모두 구조적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

다. 특별법은 중앙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

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신청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

으나, 실제 이행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과 책

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지만, 실제 집행은 지자체, 한전, 전력거래

소 등 복수의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조정의 어려움이 발

생한다(D. Lee, 2024; K. Lee, 2024; Kwon, 2023). 또한 

2025년 상반기 7개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으나,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원 부존량, 
전력 수급 상황, 행정 역량, 지역 산업 구조 등이 상이하

여 지역별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이행 전략이 필요하나 

이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Electric Power 
Journal, 2025; Kim, 2025).

둘째, 핵심 이행 주체와의 협의가 부족했다. 앞서 분석

한 한전의 소극적 대응은 정책 수립 초기부터 한전을 협

력적 파트너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며 새로

운 역할을 설계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결과이다. 한전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이 하향식으로 결정되었고, 그 결

과 한전의 소극적 대응과 저항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표출

되고 있다(Climate Energy Data Bank, 2025; Impact On, 
2024). 또한 분산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민간 사업자와 지

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

서 이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협력적 

정책결정 과정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2023; Song, 2019).

결과적으로 분산에너지 정책은 Hudson et al.이 지적한 

분산된 거버넌스에서의 이행 문제와 협력적 정책수립의 

부재라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안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저해하고 주요 행위자들의 저항과 비

협조를 초래하고 있다.

4.3. Kurhayadi (2023)의 5-C 프로토콜 분석

Kurhayadi (2023)는 정책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

지 차원(내용(Content), 맥락(Context), 헌신(Commitment), 
역량(Capacity), 고객 및 연합(Client & Coalition))을 제시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5-C 프로토콜의 관점에서 분산에

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내용(Content)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모

호하다. 앞서 4.1.1과 4.1.4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기본계

획이 수립되지 않아 정책의 구체적 목표를 파악하기 어렵

다. 또한 분산에너지 의무 설치 기준, 특화지역 운영 방식, 
차등요금제 구체적 설계 등 핵심적인 정책 수단들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상태이다(D. Lee, 
2024; K. Lee, 2024).

둘째, 맥락(Context) 측면에서는 정책이 이행될 환경이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는 구조로, 이러한 독점 구조 하

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기존 독점 사업자의 이해관계

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구축된 중

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경로 의존성은 강력한 제도적 관

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분산형으로의 전환은 시스템 전

체를 재설계하는 지난한 과제이다.
셋째, 헌신(Commitment) 측면에서 정책 이행 주체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4.1.2와 4.1.3에서 분석한 한전의 소극적 

대응이 가장 대표적이다. 한전은 독점 기업으로서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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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기존 사업 모델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Climate Energy 
Data Bank, 2025; Impact On, 2024). 중앙정부 역시 특별

법 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지연, 후속조치 이행 지체 등

을 보이며 실행 단계에서의 추진력이 약함을 드러내고 있

으며 민간 사업자들 또한 수익 모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역량(Capacity) 측면에서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자

원이 미흡하다. 앞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재정적으

로 초기 투자비용 보전, 분산편익 보상, 세제 혜택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D. 
Lee, 2024). 기술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분산에너지 통합 

운영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불충분하며, 인적 역량 

측면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정

책 이행 주체들이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전문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고객 및 연합(Client & Coalition) 측면에서 정책

의 최종 수혜자가 불명확하고 지지 연합이 형성되지 않았

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분산에너지 정책의 수혜자는 

이론적으로 모든 전력 소비자이나, 송전망 건설 지연 해

소, 전력 공급 안정성 향상 등의 편익이 가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만 실현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들

이 이 정책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갖기 어렵다. 직접적 수

혜자로 꼽을 수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 재생에너지 발

전사업자 등도 수익 모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 참

여를 망설이고 있어, 수혜자 집단이 명확히 형성되지 않

고 있다(D. Lee, 2024; E2News, 2024).
결론적으로 Kurhayadi의 5-C 프로토콜 관점에서 볼 때, 

분산에너지 정책은 내용의 모호성, 불리한 맥락, 이행 주

체의 헌신 부족, 역량의 미흡, 그리고 고객 인식과 지지 

연합의 부재라는 다섯 가지 차원 모두에서 제약에 직면하

고 있다. 이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음을 종합적

으로 보여준다.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중앙정부 주

도의 하향식(Top-down) 정책 수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적 제약 요인에 직면하며 정책

의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앞선 제4장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문

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 설계 자체의 제도적 결함이다. 특별법은 핵

심 쟁점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거나 유

보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둘째, 독점적 

시장 구조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미온적인 태도는 정책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별 요금 차등화가 전력 도매시장에만 한정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셋째, 불확실

한 재원 확보와 민간 참여의 한계이다. 분산에너지 사업

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재정적 유인책이 부재하여, 민

간 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투자

할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분산에너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정책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명시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분산특구 지정에 관한 명확한 

목표와 단계별 이행 계획을 포함하여 정책 이행의 예측가

능성을 높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예되거나 삭제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갈

등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시장 구조 개편을 통한 점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별 요금 차등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을 넘어 소매시장까지 확대되

어야 하며, 소매 전력 판매 시장의 일부를 분산에너지 사

업자에게 개방함으로써 한전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실

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을 단순한 

독점적 판매자에서 벗어나 분산자원을 통합·관리하고 계

통 안정성을 책임지는 ‘계통운영자(System Operator)’로의 

역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

해야 한다. 초기 투자비용 보전, 저금리 융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재정 지원 모델을 도입하여 민간 사업자의 위

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야 한다. 또한 전력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계통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분산편익’
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신기술(VPP, P2P 거래 등)을 활

용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실험하여 성공 사례를 확산시켜

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단순히 법률 제정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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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이 되

어야 한다. 이는 하향식 정책 수립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의미한

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

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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